
          

도입부

국민의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아 IMF 구제금

융 신청이라는 사상 초유의 국가위기 상태에서 국가

운영의 책임을 맡게 되었다. 어느 정부나 새로운 정

부를 운영해나가기 위해서는 당시 정부가 처한 사회

경제적 여건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 그에 상응하는 

정책 기조 내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어 구체적

인 실행계획을 수행하면서 새로운 정부의 정책을 펼

쳐나가기 마련이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는 과거 어떤 

정부와도 달리 IMF라는 국제기구가 구제금융을 지

원해주면서 제시한 ‘경제프로그램’의 이행이라는 외

적인 조건 속에서 출범하였던 관계로 정부의 각오와 

대응은 남다를 수밖에 없었다.

먼저 국민의 정부는 새로운 국정과제를 수립함에 있

어 지난 역사로부터 우리 사회가 물려받아 지양해야 

될 유제(遺制)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미확립”에

서 찾고 있었으며(대한민국정부, 『국민과 함께 내일

을 연다: 「국민의 정부」 경제 청사진』, 1998, 19), 이러

한 인식 위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발전”시

키는 것을 “국민의 정부의 기본철학”으로 정립하였

다(같은 책, 51). 이와 같은 인식 위에 “민주주의와 시

장경제의 병행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제적 자

유와 엄격한 자기 책임, 시장경쟁을 통한 보상, 균등

한 기회의 보장, 내·외국인을 차별하지 않는 시장개

방을 기본원칙으로 공공부문·금융·기업·노동 4개 

분야의 구조개혁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것”(같

은 책, 67)이라는 의지를 밝히고, 4대부문 개혁을 본

격적으로 추진해나갔다. 

바로 이와 같은 국민의 정부 기본철학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수행된 ‘공공부문’의 개혁에서는 “작지

만 봉사하는 효율적인 정부”를 기초로 “정부의 역할

과 기능을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체제에 맞도록 

재조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며, ‘금융부문’ 

구조개혁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금융기관도 기업처

IMF 외환위기를 맞아 국민의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프로그램 이행과 함께 경제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대응에 나섰으며, 

공공·금융·기업·노동 부문의 구조개혁을 추진했다. 재정정책은 

위기극복과 개혁을 뒷받침하는 핵심수단으로 활용되었고, 경기회복과 

재정건전성 회복이라는 성과를 끌어냈다. 그러나 시장중심 개혁과 

구조조정 과정은 지난날 고도성장기 이래로 우리사회에 체화(體化)되어 

왔던 지대추구적인 비생산적 사회경제틀을 지양해내지 못하고 오히려 

온존·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재정정책이  

수행한 구조적 역할을 규명해본다.

우명동 성신여자대학교 명예교수

‘�IMF 경제위기 대응’ 시기  
재정정책의 전개와 역사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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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민의 정부가 제시한 이와 같은 4대부문 구조개혁의 청사진에 대해서는 같은 책 제II부, 그리고 개혁의 성과에 대해서는 국정홍보처, 『국민의 정부 5년 국정자료

집』 2. 경제, 2003. 제3편을 참고 바람.

2.	�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일 IMF와 대기성(Stand-by) 차관 협약을 체결한 이후 2001년 8월 23일 모두 상환하여 IMF로부터 졸업하기까지 10여 차례 ‘의향서

(Letter of Intent)’에 합의하면서 구제금융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때 IMF는 우리나라가 요구한 차관을 제공하면서 차관 상환의 보증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이행해

나갈 ‘경제프로그램(Economic Programs)’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럼 “영리 기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개혁해나가

는 데 주력하였다. 그리고 ‘기업부문’ 구조개혁에서

도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유도해나가는데 주력하였으며, 아울러 ‘노동시장’ 개

혁에서도 고용 조정제, 근로자파견제 등 “노동시장

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정책을 추진해나

갔다.1 한편 이와 같은 4대부문 개혁과제들이라는 것

도 대부분 재정정책 측면에서 물질적 뒷받침하에 비

로소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정책 측면에서도 유사한 맥락에서의 다양한 제

도개혁을 추진해나갔다. 

일반적으로 재정정책이라는 것은 공권력의 강제력

에 바탕을 두고 조세의 징수와 세출 활동을 해나가

면서 기업의 축적행태(양식)를 비롯하여 경제주체들

의 경제(활동)행태를 일정한 방향으로 선도해가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다른 제반 정책들이 추구

하는 성과 여부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특성을 갖고 있다. 특히 국민의 정부와 같이 전대미

문의 IMF 경제위기 국면을 극복하고 나아가 “21세기 

경제 강국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기획예산위원

회, 『「국민의 정부」 국정과제』, 1998, 7) 보다 적극적

인 정책적 역할을 수행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

정정책이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그에 상응하는 생산

적인 경제행태를 선도해내는 것이 선결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이하에서는 재정정책이 수행하는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맥락을 유념하면서, 국민의 정부 시

기 재정정책을 비롯한 제반 정책이 경제위기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경제 질서의 틀을 구축하는데 어떠

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재정정책의 전개와 사회경제적 귀결

 

1. 재정정책의 전개와 재정적 성과

이하에서는 먼저 IMF 경제위기 국면에서 정권을 획

득한 국민의 정부가 국정과제 등을 통해 제시하였던 

재정정책의 기조와 이에 상응하는 재정제도 개혁의 

내용을 개관해보고, 이어서 그러한 과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시행된 재정정책운영의 재정적 성

과를 재정규모 및 재정수지와 세입 및 세출 구성면

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추이를 통해서 살펴본다.

(1) 재정정책 기조와 제도개혁 

1) IMF 경제 프로그램과 재정정책 기조

IMF는 우리 정부와 구제금융을 타결하면서 우리 정

부가 이행해나갈 경제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2 이 프

로그램에는 재정정책을 비롯하여 통화 및 환율정책, 

금융부문 구조조정, 기업지배구조, 노동시장 개혁 등 

여러 부문에 전방위적인 요구사항을 담고 있었다. 그

중에서 본고의 주제인 재정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보

면, 금융부문의 고이자율정책과 더불어 재정 면에서

는 무엇보다 균형 재정 달성을 위해 긴축재정정책을 

펼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 교

통세, 특별소비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징수를 

늘리고 경상지출과 순융자를 줄이며 우선순위가 낮

은 자본지출도 줄이도록 요구하였다. 이러한 IMF의 

요구조건에 직면하여 우리 정부는 그러한 요구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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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긴축적인 정책 기조와 제도개

혁을 추진해나갔다. 

그러나 이러한 긴축정책의 수행과 더불어 강력하게 

추진되었던 구조조정의 여파로 실업이 증가하고 성

장세가 위축되면서 오히려 재정수지는 적자 규모가 

커가는 양상을 보이자, 우리 정부는 IMF와의 협상

을 통해서 적자재정정책의 필요성을 호소하였으며, 

IMF도 이러한 사정에 공감하여 급기야 1998년 5월 

2일 협상에서는 1.75%의 재정적자를 허용하였으며, 

동년 7월 24일 협상에서는 경제활동 지원 및 사회안

전망 강화를 위해 1998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서 GDP 대비 4%의 적자 규모를 허용하기에 이르렀

다.3 이러한 과정을 거쳐 우리 정부는 1998년 9월 16

일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담아낸 제2차 추가경정예

산안을 통과시키기에 이르렀다. 이어 1999년 3월 10

일 협상에서는 1999년도 예산에서도 GDP 대비 5%

까지의 재정적자를 허용하면서, 우리 정부는 1999년 

들어서면서 경기회복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확장적 

재정정책과 함께 위기의 원인으로 지적된 금융·기

업·노동·공공부문 등 4대부문의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갔다. 이 과정에서는 1998년에 이어 적자재

정기조가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확장적 정

책수행으로 경제가 회복국면으로 진입하면서 2000

년부터는 다시금 흑자국면으로 돌아서고 있었다.

이렇게 국민의 정부는 1998년 전반기와 후반기 이후 

시기에 재정 정책적 대응에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던바, 이하에서는 이렇게 달라지는 정책 기조 변

화추이를 염두에 두고 구상하고 실행해나간 재정제

도 개혁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제도개혁 구상과 실행

재정제도 개혁 내지 혁신 관련 과제는 ‘국정과제

(기획예산위, 1998)’나 ‘경제청사진(대한민국정부, 

1998)’에서 명시적으로 독립된 주제로 다루지 않고 

공공부문 내지 정부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또는 다른 

부문의 개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형태로 제시되

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기재정

활성화 등 결과지향형 예산의 운용, 사업타당성 검토 

등을 통한 예산 효율성 제고, 나아가 기금제도 개혁 

등을 통한 예산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노력, 고객만

족 제고를 위한 지출구조 개혁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세제면에서 재산 과세 강화, 감면 축소 등을 

통해 공평한 세제를 추구하며, 유사세목 통폐합 등을 

통해 세제 간편성을 높이고, 나아가 근거과세 확립 

등 세정개혁을 추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정의롭고 

투명한 세제와 세정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

진하고자 하였다(기획예산위원회, 전게서, 36-37; 대

한민국정부, 전게서, 127-135). 아울러 경제구조 개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안정망을 확충해나가고(대한민국정부, 

전게서, 81), 특히 자활·자립기반에 바탕을 둔 생산적 

복지제도를 구축하고, 전국민 사회보험 실현, 복지서

비스 다양화 등 민간복지 활동을 활성화해나가기로 

하였다(대한민국정부, 전게서, 311-321).

이러한 개혁과제는 상당 부분 실제로 제도개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먼저 1999년도와 2001년도의 2차

에 걸쳐 「기금관리기본법」을 제·개정하여 기금도 예

산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도록 하고,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기금을 통·폐합하는 등 기

재정 NAVIGATION  재정제도 이야기

3. 	� Wang, Y. and H.  Zang(eds.), Adjustment Reforms in Korea since the Financial Crisis: KIEP, 1998, 47 및 황상인·왕윤종·이성봉, 『IMF 체제하의 한국경제 종합심

층보고 II 1998.7-1999.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49-51 등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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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관리제도를 개혁하였다. 뿐만 아니라 1999년 4월

에는 대형 공공투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예

비타당성제도’를 도입하였으며, IMF 위기 극복과정

에서 방만한 정부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개혁과

제의 일환으로 1999년부터 성과주의예산제도를 시

범 실시하였으며 차츰 그 실시범위를 넓혀나갔다. 이

외에도 예산편성과 집행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재

정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

는 등 전술한 4대 부분의 개혁을 뒷받침하고 선도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재정개혁과제를 이행해나갔다

(당시 추진되었던 재정개혁의 제도적 성과는 기획예

산처 『국민의 정부 공공개혁백서』, 2002, 212-251 참

고). 아울러 이와 같은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공

기업 민영화를 추진하였는 바, 실제로 2002년 연말

까지 목표로 하였던 11개 민영화 대상 모기업 중에서 

국정교과서, 포항제철, 한국중공업 등 8개 기업을 민

영화하였다(기획예산처, 같은 책, 82-95). 뿐만 아니

라 1998년에서 1999년에 걸쳐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제도를 확충하였으며, 2000년에는 국민기

초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하는 등 사회보장 및 복지부

문의 제도도 확충하였다.

(2) 재정정책 운영과 재정적 성과

1) 재정규모와 재정수지

먼저 국민의 정부는 중앙정부(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통합재정기준으로 볼 때 재정규모는 문민

정부 시기 줄곧 GDP 대비 17.0% 수준을 유지하던 

것이 1997년 IMF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19.3%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정권을 물려받아 집권 첫해 1998년

에는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대폭 경비 수준이 늘어

나면서 GDP 대비 22.4%까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

었다. 그러나 이듬해 1999년부터는 다소 진정추이

를 보여 1999년에는 21.5%, 2000년 21.0%, 2001년 

20.3%, 그리고 마지막 해에는 18.2%로 점차적으로 

상대적인 재정규모가 낮아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추이를 보고 당시 재정규모가 이

전 문민정부 시기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으로 해석

하는 데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재정규모

의 증가 추이는 GDP 대비 상대적 비중을 보인 것으

로서, 재정규모 자체만 보면 전년 대비 1997년 재정

규모 증가율이 18.6%이었던데 비해 1998년에는 오

히려 크게 낮아진 15.1%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

듬해 1999년의 전년 대비 증가율 5.1%, 2000년에는 

7.3%, 2001년 4.3%로 떨어지고 있었으며 2002년은 

–0.9%의 증가율을 보임으로써 오히려 재정규모가 

전년에 비해 떨어지는 현상까지 노정되고 있었다.4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재정규모 팽창여부는 GDP 대

비 비중의 변화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점에서 보면, 

국민의 정부 시기는 이전 문민정부 시기 경제위기국

면에 접어들었던 1997년 19.3%를 제외하면 17%대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에 비하면, 확장적 재정정책을 이

어가고 있었던 것은 여전히 사실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재정수지 면에서는 1993년을 기점으로 문민정

부 시기 줄곧 0.5% 전후 수준의 약간의 흑자상태에

서 균형을 유지해오던 통합재정수지가 1997년 –1.1%

적자로 돌아서고 IMF 경제위기가 본격화된 1998년

에는 –3.4% 수준까지 적자 수준이 높아지고 있었음

을 볼 수 있다.5 그러던 것이 1999년 –2.2%를 마지막

4.	� 이러한 재정규모 증감 추이는 중앙정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중앙정부 공공부문 통합재정기준 규모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표 

1>과 같은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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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2000년에는 다시 흑자로 돌아서 1.2%, 2001년

에도 1.5% 수준을 보였던 것이 2002년에는 3.6% 수

준까지 높은 흑자를 보였다.6

<표 1>을 보면, 이러한 사실은 1998년 재정규모

의 GDP 대비 비중이 22.4%로 높아졌을 때 재정수

입의 GDP 대비 비중은 19.1%에 지나지 않았지만, 

1999~2002년 기간 재정규모의 GDP 대비 비중은 

21.5%, 21.0%, 20.3%, 18.2% 수준을 보이고 있었던 

데 비해, 재정수입의 GDP 대비 비중은 각각 19.3%, 

22.2%, 21.8%, 21.8% 수준으로 재정규모에 비해 상대

적으로 더 크게 증가하고 있었던 데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재정수입의 GDP 대비 비중이 크게 

늘어나게 된 배경으로는 1999년 이래 정부의 강력한 

경기회복 정책의 추진에 힘입어 실질경제성장률이 크

게 높아지면서 조세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비

롯하여 세외수입도 큰 폭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표 3> 참고).

2) 세입·세출 구성의 변화추이

지금까지 살펴본 재정규모와 재정수지와 같은 재정운

영의 총량적 재정 성과만 가지고는 재정운영이 갖는 

사회경제적 의의를 파악해내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와 같은 총량적 성과분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와 

같은 재정규모와 재정수지의 변화추이 속에 내재되어 

있는 세입과 세출 구성비의 변화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재정정책운영에 담겨있는 사회경제적 의의의 일단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먼저 세입 구성 측면에서 나타나는 추이를 살펴보자. 

<표 1>을 보면 1999년 이래로 재정규모 증가율에 비

해서 재정수입 증가율이 더 컸으며, GDP에서 차지하

는 비중도 재정지출은 약간씩 줄어들고 있는 데 비해 

재정수입은 1998년을 기점으로 하여 1999년에 상승

추세로 돌아선 이래로 2000년부터는 큰 폭으로 그 비

중을 높여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세외수입이 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부터는 그 비중을 크게 

높이고 있었다(<표 3>).

이러한 사실의 이면에는 조세수입이 GDP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지난 문민정부 시기 15%대에 머무르고 

있던 것이 1998년 15.6%, 1999년에는 16.0%로 올라

가고 2000년에는 17.9%로까지 올라간 후, 그 이후로 

17%대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세외수입까지도 종전에 2%대에 머무르고 있던 것이 

1998년, 1999년에는 3.3%, 3.1% 수준으로 높아진 것

이 그 이후로는 4%를 넘어서는 비중을 나타내고 있

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조세수입이 총세입 중에

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은 종전에 80%를 훨씬 넘어

섰던 것이 차츰 떨어져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80%를 밑도는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

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세외수입의 비중이 높아진 데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1998년 통합

재정수지 적자가 최고치를 보인 이후 이듬해 줄어들

고 2000년 이후로 흑자를 보이게 된 것은 그 상대적 

크기를 기준으로 볼 때 주로 조세부담률의 제고에 기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재정 NAVIGATION  재정제도 이야기

5. 	� 처음에 IMF가 제시한 ‘경제프로그램’에서는 긴축재정을 요구하고 있었는데도, 이와 같은 적자재정의 운영이 가능했던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IMF와의 협상의 결

과에 따른 것이었음을 참고하기 바람(앞의 ‘재정정책기조’ 부분 참고)

6.	� 이러한 재정수지 변화추이는 공기업특별회계까지를 포함한 중앙정부 공공부문의 통합재정 기준 재정수지에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바, 그 실적치는 1997년 

–1.4%, 1998년 –3.7%, 1999년 –2.4%, 2000년 1.1%, 2001년 1.1%, 2002년 3.1%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기재부, 『2012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201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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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세출 구성 측면에 나타나는 특성을 살펴보

고자 한다. <표 2>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앙정부 통합

재정 세출 및 순융자의 기능별 구성을 보면, 무엇보

다 눈에 띄는 것은 사회보장 복지 부문의 구성비가 

이전에 비해 큰 폭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

으며, 아울러 일반공공행정 부문의 비중 또한 1999

년을 저점으로 그 비중을 크게 늘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에 비해 이전 정부들에 비해 문민정부 시

기 크게 줄어들었던 국방부문의 상대적 비중은 국민

의 정부 들어 더 큰 비중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아울

러 교육부문의 상대적 비중도 크게 줄어들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 다른 한편 경제사업 부문은 1998년

과 1999년 종전에 비해 상대적 비중이 2% 전후 수준

으로 높아지던 것이 2000년 이후로는 크게 늘어나

지 못하고 있었으며, 특히 2002년에는 큰 폭으로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사

회보장 및 복지 부문의 경비가 크게 늘어난 것은 유

례없는 경제위기와 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업자 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안전망 구

축을 위해 전술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하

여 4대 공적 보험의 적용대상을 확장한 데 기인한 것

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세출 구성면의 특성은 <표 3>의 경제적 

분류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바, 

경상지출 부문의 상대적 비중은 1998년에 61.8%를 

저점으로 해서 해마다 비중을 큰 폭으로 높여갔으며, 

국민의 정부 마지막 해였던 2002년에는 80% 수준

에 근접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기

능별 분류의 사회보장 복지 부문과 일반공공행정 부

문의 높은 비중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가 하면 자본지출의 비중은 1999년에 큰 폭으로 그 

비중이 높아지지만 이후 다시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가 다시 2002년에 큰 폭으로 높아지는 등 진폭을 거

듭하면서도 평균적으로 보면 이전 정부와 유사한 비

47

2026 June vol. 114

월간 나라재정 FISCAL INFORMATION BULLETIN



중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자본지출 

비중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경상경비 

비중이 크게 높아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이면에 순융자

의 비중이 1998년을 정점으로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

문인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이 시기 이렇게 전반적

으로 경상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높아지고 있

는 것은 앞에서 본 사회보장 부문의 확충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금융구조조정과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대규모 공적자금의 투입과 이자보전

에 따른 재정부담의 증가가 경상적인 세출요인의 증

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2. 실제 재정정책 운영의 구조적 특성

앞에서는 재정규모와 재정수지의 변화추이와 나아가 

세입과 세출 구성 측면에서 나타난 특성을 살펴보았

다. 그런데 세입과 세출 구성의 변화는 사회경제실태

의 일단을 읽어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점에

서 총량적인 재정규모나 재정수지 자체에 비해 분석

의 사회경제적 실익이 없지 않으나, 더 중요하기로는 

그와 같은 구성의 이면에서 실제 현장에서 지출이 행

해지고 수입이 징수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서로 다

른 계층 내지 기업과 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제 제 

부문에 어떻게 서로 다르게 작용을 하는지, 즉 재정활

동의 구조적 특성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무릇 재정정책은 그 자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구조에 영향을 주는 금융정책, 산업

정책 등을 비롯한 다른 주요 정책의 수행에 물질적 기

초를 제공해주는 영역으로서, 이들과 유기적 관련을 

맺으면서 서로 다른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동기에 이

질적인 작용을 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하에서

는 먼저 IMF 경제위기 대응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였던 금융부문과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재정

정책이 수행한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그 구조적 특성, 

즉 이질적인 경제주체들에게 주는 정책적 유인구조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이어서 국민의 정부가 기업의 생

산활동과 시민들의 삶의 터전으로서 부동산의 보유와 

활용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

지를 더불어 규명해보고자 한다.7 특히 여기서는 하나

의 정책이 그 정책수행 대상으로서 경제주체의 행동

에 어떻게 서로 다른 작용을 하는지는 관련 법규에 잘 

반영되어 있기 마련이라는 점에서, 이하 논의에서는 

당시 개별 정책의 내용을 규정짓고 있던 관련 법규의 

변화를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한다.8 

(1) 금융개혁(구조조정)과 재정정책 결합의 구조적 특성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4대부분 개혁 중에서 경제위기

적 상황을 고려해보았을 때, 당시 경제주체들의 축적

행태를 비롯한 경제(생활)행태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것은 금융부문 개혁이었다 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시 

금융개혁이라는 것은 곧바로 ‘공적자금’에 의한 구제

금융을 통해서 행해졌기 때문에 당시 금융개혁의 구

조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공적자금의 조달과 

운용이 갖는 구조적 특성을 규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적자금의 조달과 운용과정에서는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발행한 채권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

나, 그것은 재정에 의한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7.	� 우리는 앞에서 사회보장 및 복지부문도 제도적으로 중요한 변화가 있었을뿐 아니라 세출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도 크게 높아지는 등 재정영역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부문이기는 하나, 지면제약상 여기서는 더 이상 다루지 않기로 하였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8.	 �옥동석(『재정개혁의 목표와 과제』, 한국조세연구원, 2003, 50-51)도 재정운용의 실질적 제도개선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관련 규정들의 내용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바, 본고와 같은 맥락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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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다. 이런 측면을 유념하면서 이하에서는 먼저 

당시 공적자금의 조달과 운영과정이 갖는 구조적 특

성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이때 공적자금 마련을 위해 발행된 채권은 정부보증

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으며, 해당 채권에 대한 이자

는 재정부담이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

하에서는 결과적으로는 공적자금의 지원과 회수를 

담당하는 예금보험공사나 자산관리공사로서는 자기 

책임성이 저하될 뿐 아니라 흔히 일컫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9 바로 이와 같

은 공적자금관리구조는 금융기관뿐 아니라 최종적으

로 지원의 수혜자였던 부실기업으로 하여금 지원의존

적인 구제메커니즘에 의지하게 함으로써 고도성장기 

우리 기업에 체화되어 있던 지대추구적 기업활동의 

특성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날 수 없게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러한 공적자금은 언뜻 보면 예금보험공사

와 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발행해서 투입되고 회수

된 것은 재투입된 일부를 제외하고는 기 발행한 채

권의 원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재정

자금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공적자금의 조성과 활용과정에 직접적으로 

재정활동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 상당 부분 포함되

어 공적자금의 운용을 보장하고 있었다.10 이렇게 공

적자금 운영에 있어서 공적자금을 필요로 하게 한 

원인 제공자로서 부실 대기업과 금융기관, 그리고 이

들 기관의 대주주나 경영진 등에게 부담이 돌아가야 

할 몫이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사실상 세금부

담의 증가로 일반 국민이 지게되는 구조가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11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 

공적자금 투입을 위해 발행한 예금보험공사와 자산

관리공사가 발행한 채권을 구입할 수 있는 구매자들

은 경제위기적 국면에서 해외투자자나 국내의 부유

한 자산가 내지 대형 금융기관들이었으며, 해당 채권

이 정부보증채였던데다가 당시 IMF가 요구한 긴축

정책으로 인해 고이자율을 보장받는 채권이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공적자금의 조성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의 과정 이면에서는 원인 제공자 내지 고액 자

산가층과 일반 납세자들 간의 계층 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재정적 계기가 내재되어 있었다는 사실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조가 바로 국민의 정부 위기

대응 과정에서 재정정책이 실제로 운영되는 과정에

서 이질적인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사회 경

제 주체들에게 차등적 지원구조로 작용하여, 지난 고

도성장기에 우리 사회에 체화되어 있던 지대추구적 

비생산적인 축적행태를 온존·심화시키는 계기로 작

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기업구조조정과 재정정책 결합의 구조적 특성 

전술한 금융부문의 구조조정과 함께 정부는 다른 

한편으로는 보다 직접적으로 기업구조개혁을 강하

게 추진해나갔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그 동안 기업 

9.	� 이와 같은 공적자금 관리체계상의 문제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2000.12.20.) 당시 재경부 보도자료 등을 분석한 황성현(“공적자금 문제의 평가와 상환대

책,” 『공공경제』, 7(2), 2002, 284-288)의 설명을 참고할 수 있음.

10.	�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보증채로 발행하여 마련한 공적자금 이외에 “정부가 재정으로 부담한 부분”은 세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채권을 발행해 빚으로 마련한 

공적자금 외에 정부가 “시급한 구조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직접 예산을 비롯하여 공공자금으로 투입한 금액 20.9조원, 그리고 공적자금마련을 위해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를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무이자로 빌려준 금액 18조원(나중에 상환대책 마련할 때 이 이자분에 대한 상환의무를 면제해주었음), 마지막으로 

공적자금 마련을 위해 발행한 정부보증채 중에서 회수되지 못한 부분으로서 국채를 발행하여 상환하기로 한 49조원 등이 그것이다(재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

백서』, 2002; 재경부·기획예산처·금융감독위원회, “공적자금의 성과와 상환대책(안), 2002 등을 참고)

11.	 동 “상환대책(안)”을 보면, 당시 정부 당국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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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산업활동을 공적으로 규제 내지 촉진해왔던 법

률을 IMF 경제위기 대처국면에서 새로운 발전방향

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담아 수정·보완해 전

부개정 내지 새로운 제정의 형태로 그 틀을 바꾸어 

운용해나갔다. 그중 기업 내지 산업 전반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산업

발전법」을 들 수 있다. 이제 이하에서는 이 두 법의 

운용과정에서 내재되어 있는 지원정책의 구조적 특

성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먼저 정부는 구체적으로 기업구조개혁을 추진해나

가기 위해 1998년 12월 28일 기존의 「조세감면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1999.1.1. 시행)하면

서 보다 강력한 구조조정 지원책을 펼쳐나갔다. 새롭

게 마련된 동 법은 큰 틀에서는 기존에 ‘기술인력개

발’, ‘투자촉진’ 등 주요부문에 대한 지원조항은 그대

로 유지시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거기에 더하여 당

시 현안이 되고 있던 기업구조조정을 보다 체계적으

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었다.

이렇게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바꾸면서 구조조정 지

원을 위해 새롭게 마련한 주요 내용을 보면, 대표적

으로 2개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주식을 

교환하여 기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법인주주의 주

식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이연하도록 하

고, 개인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세의 50%를 감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을 들 

수 있다(법 제46조). 뿐만 아니라 기업구조조정 전문

회사가 구조조정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

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과 구조조정기업으로

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하였다(법 제55조). 이러한 규정들은 한

편으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아내

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해당 기업에 세제상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그러한 구

조조정의 계기를 불러왔던 기업에 오히려 특혜의존

적 축적행태를 그대로 온존시켜주는 새로운 계기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정부는 산업정책 지원의 목적을 담아 그때

까지 적용해오던 「공업발전법」을 1999년 2월 8일 자

로 폐지하고, 동일자로 「산업발전법」을 제정·시행(5

월 9일)하면서 산업발전에 대한 국민의 정부의 새로

운 정책 방향을 담아내고 있었다. 동 법의 ‘제정이유’

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와 같이 “기업구조

조정의 촉진”과 더불어 “우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취지를 밝히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산업발전법」으로의 전환은 무엇보다 종

전의 「공업발전법」이 ‘공업(제조업)’에만 적용대상

을 한정했던 것과는 달리 “제조업과 ... 제조업외의 업

종” 전반으로 적용대상을 넓히고 있으며, 더 중요하

기로는 과거의 법은 정부가 “공업의 합리화를 촉진하

기 위하여 대상 업종”을 지정할 수 있게 하였는데, 새 

법에서는 ‘기술’이라든가 ‘생산성’ 등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산업정책 대상 업종과 세부사항을 ‘기능별’

로 규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 있어서도 ‘인

적 자원 개발’이라든가 ‘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

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등 보다 포

괄적으로 기능별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각 법의 관련 조항을 참고).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산업발전법」에서는 “산

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의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하

고(법 제10조), 이와 관련하여 사업전환을 위한 유휴

설비 처리라든가 기술이전·고용승계 등 유휴경영자

원 활용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법 제13조), 산업

구조재편과정에 정부가 보다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다. 실제로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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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반부터 논의되기 시작되었던 대기업 간 사업교환, 

소위 빅딜은 「산업발전법」이 제정되기 전 초기에는 

금융압박수단이라든가 글로벌 기준 등에 의지하고 

있었지만, 1999년 2월 8일 자로 동 법이 제정·운용

되면서는 이러한 조치가 단순히 금융압박이라든가 

글로벌 기준 등에만 의지한 것이 아니라 바로 동 법 

제10조의 ‘사업전문화유도시책’ 수립 조항이 있어 

공식적으로 법적인 근거를 확보하게 된 것으로 판

단된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보다 

효율적인 기업 내지 산업구조로의 재편을 추구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과정에서 재정정책

을 비롯한 정부 정책에 의한 개입과 특혜지원구조

가 작동됨으로써 결국 지난날 정부 정책에 의한 기

업 간 차등적 지원정책 틀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는 사실에 있다.12

(3) 부동산정책과 재정정책 결합의 구조적 특성

다음으로는 기업의 생산활동을 비롯한 우리 사회구

성원들의 생활현장에서 주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

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 내

재해있는 구조적 특성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무릇 

부동산의 보유 및 활용과 관련된 공적인 정책들 또

한 공권력에 바탕을 둔 조세를 비롯한 재정활동에 

의해 제약을 받으면서 행해지기 마련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정책적 입장은 당시 행해졌던 재정

정책의 구조적 특성을 규명해내는데 중요한 한 축

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이러한 맥락에서 

국민의 정부 시기 부동산정책과 재정정책 결합의 

구조적 특성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이 문제에 대해

서는 크게 1990년부터 시행되어 왔던 ‘토지공개념 

3법’의 폐기에 이른 과정, 그리고 국민의 정부 토지

문제에 대한 시장적 접근, 마지막으로 구조조정과정

에서 토지에 대한 특혜수혜적 정책구조 등으로 나

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토지초과이득세법」, 「택지소유상한제법」, 「개

발이익환수법」 등 3개의 법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토지공개념 관련법은 당시 치솟고 있던 부동산가격 

안정과 더 근본적으로 1987년 민주화 과정에서 부

동산의 투기적 이용을 억제하고자 하는 당시 사회

적 요구를 반영하여 도입되었던 제도였다. 그 중 「택

지소유상한제법」은 위헌결정이 내려져 더 이상 적

용되지 못하였지만, 「토지초과이득세법」은 부분적

인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이후 이 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던 것을 1998년 12월 28일 국민의 정부

가 스스로 폐기하였다. 그리고 「개발이익환수법」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지 않은 유일한 법

이었지만 몇 차례 법률을 개정하여 유보와 인하를 

거듭하다가 2001년 12월 31일에 제정된 「부담금관

리기본법」에 의해 2002년 비수도권을 시작으로 차

츰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국민의 정부는 사

회 민주화 과정에서 부동산의 투기적 이용을 억제하

고자 하는 취지에서 어렵게 만들어졌던 이들 법 중

에 더 시행할 수 있었던 것까지도 폐지함으로써 토

지공개념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러

한 변화는 우리 사회구성원들에게 토지의 보유와 활

용에 관한 새로운 신호를 주어 후술하는 지가상승과 

12.	� 뿐만 아니라 「산업발전법」에서는 기업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해당 기업을 인수하는 사업을 전업으로 영위하는 소위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만들

어 구조조정대상기업을 매각하거나 매입하는 행위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는 바(동법 제3장), 해당 기업의 활동에는 정부로부터 다각적인 지원을 받도록 하는 등 다

양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제도 역시 대규모 자본을 동원하여 이러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운영해낼 수 있는 주체는 금융자본이나 대기

업 계열 기업들이라는 점에서 구조조정 대상으로 불리한 조건에 처해 있던 부실 중소기업들의 매입을 통한 구조조정을 통해 차별적 특혜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작용하게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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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성을 키우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으로 국민의 정부의 국정과제 등에서 부동산 문

제에 대한 정책적 입장을 제시하고 있었는데, 먼저 

‘국정과제’의 경우 대과제 19에서 “토지는 공급을 늘

리고 이용도 편리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었

으며(기획예산위원회, 1998, 42-43), 아울러 『「국민의 

정부」 경제청사진』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토지공급

도 시장원리에 따라”(대한민국정부, 1998, 289-292)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구

체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수요가 있는 곳에 토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준농림

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하

였다(같은 책, 293). 이러한 구상은 실제로 상당부분 

실천에 옮겨졌던바, 먼저 1998년 4월 토지거래 허가

제 대상 지역을 전면 해제하였으며, 동년 11월에는 신

규주택 전매제한제도를 폐지하였다(한국은행, 『한국

의 금융·경제연표 1945~2000』, 2000의 해당연도 자

료 참고). 한편 1999년 1월에는 일정 크기 이상 모든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전면 자율화 조치를 취함으로

써 20년 이상 시행되어온 정부의 분양가규제를 완전

히 철폐하였다(윤정주·박성용, “분양가상한제 시장

평가와 향후 과제,” 『건설정책저널』, 제36호, 대한건

설정책연구원, 2020, 40). 아울러 1999년 7월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으며, 7개 중소

도시권의 전면 해제와 7개 대도시권의 부분 조정을 

진행하였다(권용우, 『그린벨트』, 박영사, 2024, 93). 

이처럼 국민의 정부는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의 보유 

및 활용과정에 시장원리를 기본기조로 삼고 있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구조조정 정책을 수행해가는 과정에서 

구조조정을 위한 다양한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

는 것을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1998년 12월 28일 만

들어진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기업구조조정을 돕

기 위해 합병이나 사업양도·양수 등을 통해 구조조

정을 하는 경우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해주게 하는 등(제42조) 

구조조정과정에서 토지 구매 및 활용과 관련된 특례

조항들이 다수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마디로 국민의 정부는 부동산의 보유 및 활용과정

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 논리를 제고하였을 뿐 아

니라 구조조정의 명분하에 특정한 조건하에서 상당

한 특혜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정책적 신호까지 제공

해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국민의 정부 부동

산 관련 정책은 우리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부동산

을 생산과 삶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이윤추구의 대

상으로 대하게 유도하였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고

도성장기 이래로 우리 사회에 체화되어 왔던 지대추

구적 비생산적 토지보유 및 활용 행태를 온존·심화

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사회경제적 귀결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IMF 경제위기를 맞아 국

민의 정부는 IMF 구제금융에 따른 경제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행해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경제위기 

극복과 더불어 새롭게 전개될 경제 틀의 기초를 구축

해내려는 의지를 담아 4대부문 개혁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나갔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정부는 IMF가 요

구한 프로그램뿐 아니라 국민의 정부 스스로도 정책 

기조를 시장원리의 확충에 두고 실제로 구조조정 과

정에서뿐 아니라 새로운 경제 질서 틀의 구축 차원에

서도 친시장적이고 탈규제적인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

로 구상하고 실천에 옮겨나갔다.13 

이와 같은 정책적 뒷받침에 힘입어 1998년 실질 경제

성장률이 –5.7%라는 사상 유례를 보기 힘든 수준으

로 추락하였던 것이 1999년 접어들면서 회복세로 접

어들었다. 그 결과 1999년에는 당면한 위기국면을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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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하여 10.7%라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이러

한 높은 성장률은 이전 해의 크게 낮아진 성과에 따

른 기저효과가 작용하였던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듬해 2000년에도 8.8%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었으며, 이어지는 2001년에는 4.0%로 다소 주춤

하였으나, 2002년에는 다시 7.2%의 높은 성장성과

를 보이고 있었다(<표 1>).

그러나 이러한 총량적 성과지표의 개선만으로는 당

시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경제생활의 실태를 온전

히 가늠해낼 수는 없다. 그것은 우리 사회구성원들

이나 경제 제부문이 모두 동질적이지 않고 서로 다

른 이질적인 계층이나 기업, 산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실 당시 위와 같은 시장원리에 충

실한 정책이 펼쳐졌던 경제현장은 지난날 고도성장

기 오랜기간 실행되어 온 불균형성장정책으로 인해 

그 과정에 자리잡은 특혜지향적인 축적방식으로 인

해 사회 제 계층, 기업, 산업 등 사회 제 부문간에 불

균등발전구조가 광범하게 자리잡고 있었다(지난 고

도성장기 재정정책의 역사적 성격을 분석·게재한 

『나라재정』 2024년 2월호, 6월호, 7월호 등의 우명

동(2024)을 참고). 우리가 앞에서 분석한 내용의 핵

심은 바로 그와 같은 사실로 인해 국민의 정부 시기 

구상하고 수행해나간 시장원리에 바탕을 둔 제반 

정책이 현실에서는 과거 명시적인 불균등정책 추진 

시기에 자리 잡아 온 지대추구적인 비생산적 축적

양식을 지양해내지 못하고 오히려 온존·심화시키는 

또 하나의 계기를 주는데 기여해 왔다는 사실이었

다.14 이러한 사실은 결국 서로 다른 이질적인 계층, 

기업과 산업으로 구성된 우리 사회경제실태에 그대

로 반영되어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는 더 많은 이윤

과 편익을 추구하는 경제 논리상 자연스러운 현상

인바, 현실에서도 그러한 사정은 그대로 반영되기 

마련이었다.

이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하에서는 국민의 정부 시

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과 경기회복을 

위해 취해진 주요 정책과 그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 수행의 결과 실제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사회경제의 구조적 실태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구체

적으로 서로 다른 계층, 기업 및 산업으로 구성된 경

제 제 부문 간 불균등발전구조의 측면과 그중에서 

특히 재벌개혁과정에서 새롭게 불거진 기업 부실화

의 측면, 그리고 나아가 기업의 생산활동과 주민들

의 생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토지가

격의 상승 추이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경제 제 부문간의 불균등발전구조의 심화

이러한 현상은 다양한 지표로 제시될 수 있지만, 대

표적으로 산업별 성장률의 불균등하고 불안정한 발

전 추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IMF 경제위

기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던 1998년 경제성장률

이 –5.7%의 음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을 때 농림어업

부문 성장률은 -7.7%, 비농림어업부문 -5.6%, 그중

에서도 특히 제조업부문 성장률은 –7.3%였었는데, 

1999년 다시 경제가 회복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경제

성장률이 10.7%로 올라갈 때, 농림어업부문은 5.1%

로 회복되고 있었는데, 비농림어업부문은 11.0%, 그

13.	�  Wang and Zang(1998)은 ‘머리말’에서 당시 국민의 정부는 IMF가 요구하는 조건을 완전히 이행했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더 빨리, 더 많은 구조개혁을 시

행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있는데, 이는 당시 국민의 정부의 정책관을 읽어내는데 참고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14.	� 박종찬(“성장과 혁신의 질 향상을 위한 산업정책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산업자원부, 2006, 66)도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불균형성장모델의 부정적 결과를 

증폭시킨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본고와 궤를 같이하고 있음을 참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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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특히 제조업부문은 23.0%로 큰 폭의 차이로 

성장세를 달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2010, 11). 그 이후 다시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접어든 이후로도 이러한 현상은 다소 기복

은 있으나 추세적으로 유사한 격차를 보이고 있었다

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의 이면에서는 구

조조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정책적 지원과

정에서의 차등적 지원구조가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

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제조업 중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는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를 점점 더 넓혀가고 있

었던바, 이러한 사실을 먼저 실질산출량(지수)을 노

동투입량(지수)으로 나누어 계산한 ‘실질 노동생산

성’의 변화추이를 통해 보면,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이 대기업의 그것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이 1997

년 33.0, 1998년 33.1이던 것이 차츰 더 떨어지고 있

었으며 2002년에는 20.1로까지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기업의 경영성과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지표로 해당 기업의 평균유형 고정자산을 

종업원 수로 나눈 ‘실질노동장비율’을 보면, 대기업

에 비해 중소기업의 노동장비율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7년 34.3, 1998년 29.5이던 것이 해마다 줄어들어 

국민의 정부 마지막 해였던 2002년에는 23.7%를 차

지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더 커져 갔던 것을 볼 수 있다(정연승·성백남·이원영,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및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 기

본연구, 04-94, 중소기업연구원, 2004, <부표 6>, <부

표 8>, <부표 9>에서 추출계산). 이러한 사실은 전자

의 경우 노동자의 숙련도라든가 자본축적 정도, 생산

과정의 결합방식, 생산수단의 규모나 작업능력 등 노

동생산성을 결정짓는 다양한 요인 면에서 대기업이 

점점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해갔다는 것을 말해주며, 후

자의 경우 자본집약적인 설비투자를 늘려갈 수 있는 

능력이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점점 

더 커져 갔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런 사실의 이면에

는 지금까지 분석해온 바와 같이 경제위기와 그로 인

한 구조조정과정에서도 대기업은 과거처럼 더 안정적

인 경영여건에 의지하여 기업의 경영성과를 상대적으

로 더 키워온데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재벌개혁과 새로운 부실기업 문제의 등장

앞에서 기업구조조정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정책운영

의 구조적 특성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의 사업 

전문화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대기업 간 사업교환, 소

위 빅딜을 통해 사업전환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각종 

지원을 더해주는 구조를 택하고 있었던 것을 보았다. 

외형상 기업들끼리의 자발적 사업교환의 형태를 띠

는 경우에도 결국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부실

을 털어내어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보다 건전한 기업

으로의 전환을 기도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 기존

의 「공업발전법」을 폐지하고 「산업발전법」을 제정까

지 하여 사업 전문화를 선도해가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지원정책이 해당 대기

업들로 하여금 그 과정에 주어진 특혜에 의지해 오히

려 과잉투자를 기도함으로써 결국은 다시금 부실로 

이어지는 경향을 드러내기에 이르렀다.

실제로 국민의 정부 출범 이전부터 재벌개혁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다가 1998년 12월 7일 그간의 5대 재벌 

간의 합의 내용을 담아서 청와대 합의가 이루어지면

서 1999년 중으로 ‘5대 그룹 빅딜(대규모 사업교환)’

이 추진되었다.15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정부의 구조조

정 지원정책에 의지하여 투자를 늘리고 있었던 대우

그룹이 1999년 몰락하였으며, 현대그룹 역시 무리한 

대북투자와 중복투자 등의 여파로 계열사들이 대거 

워크아웃되는 등 새로운 부실기업 문제로 귀결되었

다.16 이러한 현상은 지난날 고도성장기 불균형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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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운영과정에서 차등적 지원의 특혜를 바탕으로 

과잉투자를 함으로써 결국 기업부실로 이어졌던 것

과 같은 맥락의 현상으로서, 차등적 지원이라는 정

책 기조가 결국은 기업들로 하여금 특혜에 의지하

고자 하는 축적행태를 부추기게 된다는 사실을 다

시 한번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판단

된다.

(3) �토지문제에 대한 시장적 접근으로의 회귀와  

지가의 반등

당시 지가 추세를 보면, 지가가 1980년대 후반 ‘3저

호황’기 이래 높은 상승률을 보이던 것이 1990년 전

국평균 지가상승률 20.6%를 정점으로 급격히 하락

하여 1993년 –7.4%까지 떨어진 이후 1994년 이래 

줄곧 안정세를 보여왔다. 이러한 안정세는 1997년

까지 전반적으로 이어지다가 1998년 경제위기 국면

에서 –13.6%로 대폭 하락하였다가 이듬해부터 다소

간 등락을 거듭하면서도 약간의 양의 증가율을 보

이면서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국

민의 정부 마지막 해였던 2002에 이르러서는 다시

금 9.0%라는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그러는 가운데서도 변동 폭이 커서 불안정성을 나

타내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장상환, “해방 후 한

국 자본주의발전과 부동산투기,” 『역사비평』, 2004, 

59의 <표 1>). 한편 이와 같은 변동 추이는 주택매

매가라든가 아파트매매가 증가율에도 그 절대치에

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오르내림

의 추이는 지가의 변동추이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

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같은 논문, 67의 <표 2>).

이러한 현상은 1990년에 출범하였던 토지공개념의 

실시가 1990년대 말에 와서 폐기되거나 약화되는 

시기, 그리고 국민 정부의 시장원리에 바탕을 둔 정

책이 수행되었던 시기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는 다시

금 당시 토지보유와 활용과 관련된 정책의 수행이 

당시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의 

보유 및 활용에서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시장원

리에 따라 움직인다는 인식을 갖게 했던 것으로 판

단된다. 특히 지가가 이렇게 반등세를 보이는 가운

데 변동폭이 크면서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었던 것

은 토지의 보유 및 활용과정에 전술한 바와 같은 특

혜추구적 계기가 작동되어 토지를 통한 투기적 이

득을 추구하고자 하는 유인을 다시 부활시켰던 데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종합적 평가와 시사점

IMF 구제금융으로 인한 위기적 국면에서 출범한 국

민의 정부는 한편으로는 IMF의 요구조건을 이행하

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조기에 경제침체를 극복해내

기 위해 긴축, 확장을 번갈아 가면서 재정정책을 운

영해나갔음을 보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책수행 

전 과정에서 국민의 정부의 기본철학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 기조 아래 시장원리에 바탕을 

둔 정책이 광범하게 펼쳐지고 있었음을 보았다. 그

15.	 �빅딜이 처음 시도된 이후 1999년 11월까지 계획되고 추진된 내용에 대해서는 유승민(『재벌, 과연 위기의 주범인가: 위기 이후 재벌정책의 평가와 과제』, 비봉출판

사, 2000, 115-118 <표 11> 및 157-172의 <부표 1>  ‘재벌정책 일지’)을, 그리고 최종적인 빅딜추진 결과는 심지홍(“한국의 금융위기와 구조조정정책,” 『경상논총』, 

27, 한독경상학회, 2003, 195-196)을 참고.

16.	 �대우그룹은 구조조정이 한창이던 1998년에도 쌍용자동차를 인수하고 대우중공업 이집트공장을 준공하는 등 사업확장을 멈추지 않았으며, 대우전자와 삼성자

동차 빅딜협상도 실패하면서 결국 해체 과정에 들어갔다. 아울러 현대와 관련해서는 한나라당 김만제 의원이 2002년 2월23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대상선은 대북사업의 부담으로 부실 가능성이 크게 때문에 대북사업 축소와 부실 계열사 지원중단, 강력한 자구노력이 요구된다”면서 현대 계열사의 워크아

웃 지정을 요구했다(중앙일보, 2002.2.23. https://www.joongang.co.kr/article/754802)라는 기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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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그러한 정책 기조와 그에 부응하는 정책들을 추

진해나감에 있어서 지난날 고도성장기 이래 우리 사

회에 폭넓게 자리 잡고 있으면서 계층 간 왜곡된 사회

경제실태를 불러온 지대추구적인 비생산적 축적행태

(양식)를 지양해내는 정책적 노력 없이 단순히 외형상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확립을 강조하면서 맹목적인 시

장 우선의 개혁과 경제활성화 정책이 추진되었다.

바로 이러한 사실로 인해 실제 경제현장에서는 오

히려 과거 고도성장기에 명시적으로 취해졌던 차등

적·선별적 지원방식과 유사하게 차등적인 지원구조

가 작동되게 됨으로써, 오랜 기간 우리 기업의 축적

행태와 일반 국민들의 경제(활동)행태에 체화되어 있

던 지대추구적인 사회경제 틀을 지양해내지 못하고 

오히려 온존·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IMF 

경제위기 국면에서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우리 사회

를 근본적으로 개혁해내고자 공공·금융·기업·노동

부문 등 4대부문에 개혁적인 정책을 구상하고 집행

해나가면서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루어내었음에도 불

구하고, 우리 사회경제발전과정에서 기존의 비생산

적 기득세력과 그에 맞서는 대응세력 간의 지난한 갈

등과 대립이 이어지게 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모순을 

심화시켜가게 된 또 하나의 역사적 계기를 만들었던 

시기로 평가된다. 이로써 결국 비생산적 경제운영 틀

을 극복하기 위한 역사적 사명은 다시금 다음 시기로 

넘겨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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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앙정부 통합재정
(단위: 억 원, %)

구분 지출 및 순융자 수입 수지차 GDP 실질 경제성장률 통합재정수지

1995 698,042(16.1)[17.0] 719,201(17.7)[17.6] 21,159 4,096,540 8.9 0.5

1996 824,242(18.1)[17.9] 841,867(17.1)[18.3] 17,625 4,609,530 7.2 0.4

1997 977,269(18.6)[19.3] 919,794(9.3)[18.2] -57,475 5,063,140 5.8 -1.1

1998 1,124,350(15.1)[22.4] 954,821(3.8)[19.1] -169,529 5,010,270 -5.7 -3.4

1999 1,181,769(5.1)[21.5] 1,058,546(10.9)[19.3] -123,223 5,490,050 10.7 -2.2

2000 1,267,858(7.3)[21.0] 1,340,480(26.6)[22.2] 72,622 6,032,360 8.8 1.2

2001 1,322,452(4.3)[20.3] 1,422,137(6.1)[21.8] 99,685 6,514,150 4.0 1.5

2002 1,310,566(-0.9)[18.2] 1,568,778(10.3)[21.8] 258,212 7,205,390 7.2 3.6

2003 1,570,280(19.8)[20.5] 1,696,105(8.1)[22.1] 125,825 7,671,140 2.8 1.6

주  1	 (    )안의 수치는 전년 대비 증가율, [ ]안의 수치는 GDP 대비 비중을 나타냄. 

자료	 재정경제원, 『한국통합재정수지』, 1995, 2002 및 2005년판;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2010년판.

<표 2> 중앙정부 통합재정 세출 및 순융자 기능별 분류
(단위: 억 원, %)

구분

세출 및 순융자 기능별 분류

일반
공공행정

국방 공공질서안전 교육 보건
사회보장
및 복지

주택건설
지역개발

오락문화종교 경제사업 주분류외지출 합계

1995 30,020
(4.2)

111,246
 (15.7) 39,305 127,653

 (18.0)
5,121 
(0.7)

63,617
(9.0)

56,905 
(8.0) 4,230 176,762

 (24.9) 95,462 710,321

1996 33,749
(4.0)

125,530
 (15.0) 44,720 144,353

 (17.2)
6,820
(0.8)

78,842
 (9.4)

70,774
(8.4) 5,338 219,649

(26.2) 108,635 838,410

1997 42,492
(4.3)

131,595
 (13.3) 47,893 162,488

 (16.4)
7,771 
(0.8)

96,314
(9.7)

66,767
(6.7) 6,790 243,335

 (24.5) 186,053 991,499

1998 49,936
(4.4)

136,206
 (12.1) 53,811 167,301

 (14.9)
9,573
(0.9)

122,522
 (10.9)

70,475
(6.3) 7,877 302,450

(26.9) 204,199 1,124,350

1999 43,796
(3.7)

131,991
(11.2) 58,607 176,892

(15.0)
10,524

(0.9)
147,035

(12.4)
95,971

(8.1) 8,940 325,073
(27.5) 182,940 1,181,769

2000 66,526
(5.2)

143,968
(11.4) 57,937 193,728

(15.3)
9,395
(0.7)

193,428
(15.3)

67,733
(5.3) 10,481 319,537

(25.2) 205,126 1,267,895

2001 221,260
(14.0)

157,210
(9.9) 63,309 229,241

(14.5)
8,361
(0.5)

184,143
(11.6)

121,993
(7.7) 13,294 417,933

(26.4) 164,553 1,581,297

2002 82,342
(6.3)

152,599
(11.6) 70,609 215,726

(16.5)
4,981
(0.4)

212,314
(16.2)

24,827
(1.9) 18,506 296,237

(22.6) 232,424 1,310,565

2003 104,671
(6.7)

178,396
(11.4) 82,701 235,887

(15.0)
6,642
(0.4)

212,434
(13.5)

79,102
(5.0) 18,495 451,158

(28.7) 200,793 1,570,279

주  1	 (    )안의 수치는 총세출 및 순융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기능별 분류’ 내역은 기재부, 『한국통합재정수지』상의 수치를 옮긴 것이나, 1997년의 합계금액은 중앙정부 통합재정 ‘세출 및 순융자’ 합계액 977,269억원과 차이가 있음을 참고바람.  

자료	 위와 같음.

<표 3> 중앙정부 통합재정 세출 및 순융자와 총세입의 경제적 분류
(단위: 억 원, %)

총세입의 경제적 분류

경상지출 자본지출 순융자
세출 및  
 순융자

경상수입
자본수입 총세입

조세수입 세외수입

1995 490,607(70.3) 120,117(17.2) 87,318 698,042 622,098(86.5)[15.2] 84,853(11.8)[2.1] 12,250 719,201

1996 554,291(67.2) 158,872(19.3) 111,079 824,242 723,856(86.0)[15.7] 104,996(12.5)[2.3] 13,015 841,867

1997 618,960(63.3) 171,078(17.5) 187,231 977,269 784,338(85.3)[15.5] 123,062(13.4)[2.4] 12,394 919,794

1998 695,253(61.8) 184,692(16.4) 244,405 1,124,350 783,100(82.0)[15.6] 163,238(17.1)[3.3] 8,483 954,821

1999 749,887(63.5) 234,364(19.8) 197,518 1,181,769 876,660(82.8)[16.0] 168,822(15.9)[3.1] 13,064 1,058,546

2000 867,085(68.4) 202,364(16.0) 198,409 1,267,858 1,077,326(80.4)[17.9] 249,768(18.6)[4.1] 13,387 1,340,481

2001 999,613(75.6) 222,070(16.8) 100,769 1,322,452 1,133,312(79.7)[17.4] 276,087(19.4)[4.2] 12,738 1,422,137

2002 1,044,050(79.7) 262,156(20.0) 4,361 1,310,566 1,236,903(78.8)[17.2] 317,542(20.2)[4.4] 14,333 1,568,778

2003 1,329,226(84.6) 266,141(16.9) -25,090 1,570,277 1,353,672(79.8)[17.6] 328,491(19.4)[4.3] 13,942 1,696,105

주  1	 자본지출의 (    )안의 수치는 총세출 및 순융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조세수입의 (    )안의 수치는 총세입 대비 비중이며, [ ]안의 수치는 GDP 대비 비중을 나타냄. 

자료	 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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